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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00군 00읍 00리 468 전 559m'에 관하여 00지방법원 

1965. 6. 17. 접수 제 21607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층 정도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6.30.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 

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층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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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한다. 

@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20년 후에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그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사례 

계쟁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을 관리자로 하여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원소유자의 상속인 

임을 주장하는 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제3자의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65.6.30. 실효)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전후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가 20년 
가까이 경과하여서야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제3자의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믿기 어렵다거나 보층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보층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매도증서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등기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는 보증서나 확인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11.15. 선고 96다31024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원고에게, 피고 이00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77. 4. 29. 접수 제3181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노00은 같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8. 3. 접수 제1693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 

등기 및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6. 18. 접수 제1320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윤00은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 

소 1988. 7. 28. 접수 제 1634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않은 소유권보존등 

기의 추정력 유무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 

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 

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42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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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1. 원고에게, 00 00군 00리 산 82 임야 108,595m에 관하여, 

가. 피고 최 00, 같은 백00, 같은 백00, 같은 백00, 같은 백00, 같은 백00, 

같은 백00은 각 별지 목록 기재 지분별로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70. 12. 

31. 접수 제 15949호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8. 7. 8. 접수 

제876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전00은 같은 등기소 1988. 7. 8. 접수 제876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그 번복방 

법과 주장 입증책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임야에 관하여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 

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 

다던가 고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50192 판결) 

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지분)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00구 00동 123-9 임야 2,009m'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197 1. 12. 17. 접수 제37382호로 마친 소유권보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 1. 법률 제2111 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 

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리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안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다24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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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피고는 소외 홍00[620420-123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12길 3(서초동)]에 

게 00 00군 00면 00리 산 31 임야 9단 2무보에 관하여 00지방법원 1970. 11. 

25. 집수 제2646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과 그 추정력이 복멸되는 경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임야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가로 추정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 

® 같은 법에 따라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보증인은 갑의 매수사실 등 그 권리이전경 
위를 알지 못한 채 ‘갑이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갑이 주장하는 소유권 

취득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같은 법에 따라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보증인은 갑 또는 갑의 부의 매수사실이나 

그 권리이전경위를 전혀 알지 못힘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이 사실상의 소유자'라 

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갑은 임야의 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분묘이장시 도움을 주었다 하여 

그대가로 임야 전체를 증여하고 자신의 부가 위 관리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자신에게 증여하였다 

고 주장하나 증거관계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갑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21923 판결) 

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말소등기, 취득시효완성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 1, 2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82. 5. 16. 접수 제3406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1989. 11. 27. 접수 제 11471 

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1. 4. 20. 접수 제4224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중 원고 이0우에게 34/75 지분, 원고 이0순에게 

6/75 지분, 원고 이O숙에게 11/75 지분, 원고 이0원에게 24/75 지분에 관하여 각 1978. 

9.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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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경정등기에 대한 지분등기말소) 

강원 00읍 00리 232 전 860而 중 원고 김용호에게는 38/45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일선에게는 7/4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일진은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2. 1. 9. 접수 제154호로 마친 소유권보 

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들은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주등기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10. 접수 제 

2090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에 대하여 피고 김일진, 김일용 각 108/504 지분, 

피고 김일자 27/504 지분, 피고 김이자 51/504 지분, 피고 김삼자 54/504 지분, 

피고 양일자, 김일석 각 39/504 지분, 피고 김일희, 김이희, 김삼희 각 26/504 지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경정의 부기등기가 무효인 경우 주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지분만을 말소하기 위하여 잔존 지분권자와 말소를 구하는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정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 

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경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O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동 550-3 철도용지 476m', 같은 동 550—8 철도용지 

486m'( 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83. 

4. 4. 접수 제243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정등기 전의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내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 

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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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위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40975 판결) 

0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박00는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한 40/44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 
지원 1988. 10. 5. 접수 제44839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같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정일남, 피고 오영순은 각 6/44지분에 관하여, 

피고 정일순, 정이순은 각 1/44지분에 관하여, 피고 정삼순, 정이남은 각 4/44지분 

에 관하여 각 같은 법원 1988. 8. 20. 접수 제36776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댜 같은 목록 1, 2, 3 기재 각 부동산 중, 정일남, 피고 오영순은 각 6/44지분에 관하여, 

피고 정일순, 정이순는 각 1/44지분에 관하여, 피고 정삼순, 정이남은 각 4/44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법원 1981. 8. 28. 접수 제38526호로써 경료한 소외 정한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라. 피고 00정씨 00종중은 같은 목록 4, 6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1/6지분에 관하여 각 

같은 법원 1988. 10. 11. 접수 제45371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치를, 

마. 피고 송철순은 같은 목록 7 기재 부동산에 대한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8. 

6. 3. 접수 제23583호로써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바. 정일납, 피고 오영순, 정일순, 정이순, 정삼순, 정이남은, 

(1) 같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외 정한길 소유 지분중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0. 12. 31. 접수 제8472호로써 경료한, 

(2) 같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외 정한길 소유 지분중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0. 9. 24. 접수 제5086호로써 경료한, 

(3) 같은 목록 6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외 정한길 소유 지분중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091호로써 경료한, 

(4) 같은 목록 7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외 정한길 소유 지분중 1/3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092호로써 경료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사. 같은 목록 8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정동숙은 1/4지분에 관하여, 정일납, 피고 오영순, 

정일순, 정이순, 정삼순, 정이남은 1/4지분에 관하여 각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71. 3. 31. 접수 제1237호로써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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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아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 기재의 효력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 113호)에 의하여 준용된 구 토지대장규칙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 

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 

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아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동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5383 판결) 

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원고에게 경북 00군 00면 00리 328 전 6,116m'에 대한 피고 진일근은 17분의 

6지분에 관하여, 피고 진일식은 17분의 4지분에 관하여, 피고 문일자, 같은 진일숙, 같은 

진일영은 각 1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진일숙은 17분의 1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 

원 00등기소 1985. 4. 11. 접수 제7013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그 멸실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추정력을 인정한 사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사정명의안으로부터 전전매도된 끝에 원고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어 있었으나 6.25사변으로 그에 관한 지적공부 및 등가부가 멸실되었으며 

그 후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자 란이 소유자 미복구로 비어 있었고, 

그 등기부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사정명의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둘이 국가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를 마쳤다면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실체관계 

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1.9.13. 선고 91다21237 판결) 



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들에게 

제2장 이행의 소 89f 

가. 피고 김00, 정00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 

원 00등기소 1988. 4. 25. 접수 제12144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의, 

나. 피고 허00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4. 25. 접수 제121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댜 피고 00군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5. 9. 접수 제71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1. 3. 12. 접수 제238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마. 피고 장00은 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7. 29. 접수 

제102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바. 피고 조00, 최00, 민00, 손00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5. 9. 접수 제71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별지 지분표기재 각 지분비 

율에 따른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지분표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1936. 10. 21.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4 .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았으나 

1965.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4.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은 경우, 위 양여는 민법 
제 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 아니라 일종의 증여이므로, 양수인이나 

상속인이 1965.12.31.까지 이에 관한 소유권아전등기를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93.6.25. 선고 92다14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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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00시 00동 산 38 임야 2단 8무보(임야대장상 1983m' ）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73. 2. 8. 접수 제245호로 마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같은 법원 1957. 6. 29. 접수 제 1483호로 마친 회복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 소멸시효의 주장과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자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 

2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갑이 그 소유 임야를 올에게 매도하고 을은 병에게, 병은 원고에게 각 증여하였는데 위 임야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정이 근거없이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회복등기를 경료한 후 사망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병, 을, 갑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을의 

갑에 대한 또 병의 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대 

법원 1991.7.26. 선고 91다5631 판결) 

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00 00군 00읍 00리 1797 임야 2,929m'에 관하여 00지방법 

원 1985. 2. 19. 접수 제 646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입증의 정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예 의한 등기는 같은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치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 

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 • 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738 판결) 



제 2장 이행의 소 893 

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원고에게, 피고 최00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67. 10. 18. 접수 제258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유00은 별지목록 제2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4. 2. 24. 접수 제25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최00, 피고 임00은 별지 목록 제2가재 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4. 3. 14. 접수 제37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O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 및 계속 여부의 판단 기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 
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 

나 접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상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 

@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 • 무과실의 대상 및 무과실의 입증책임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 •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 
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 

®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 

부동산울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원고들에게, 피고 한00은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 

소 1987. 12. 8. 접수 제23940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윤00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11. 30. 접수 제37348 

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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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청구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00는 별지 목록 제1, 2, 3기재의 각 토지의 13분지 12지분에 관하여 00지 

방법원 00지원 1981. 3. 30. 접수 제9715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조00는 같은 목록 제 1, 2기재의 각 토지의 13분지 12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1983. 4. 20. 접수 제9226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정00는 같은 목록 제 1, 2기재의 각 토지의 13분지 12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1986. 7. 18. 접수 제13353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김00은 같은 목록 제3기재의 토지의 13분지 12지분에 관하여 위 법원 1981. 

8. 25. 접수 제614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한 공유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재결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 

임야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된 사정의 기재와 갑외 12인이 소유자로 된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 

어 있다고 할지라도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하여 소유자로 확정된 갑의 12인의 명단 

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야대장상 

갑 앞으로 된 사정은 그 뒤에 있은 재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동시확인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기재 토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85. 

6. 18. 접수 제482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같은 목록 2, 3, 4.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74. 8. 20. 접수 제10067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위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지적법에 따라 복구된 소유자 명의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지적법과 같은법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조부 

소유명의가 복구되고 아어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다음, 이를 근거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등기의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소유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안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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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10.7. 선고 94다28048 판결) 

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중복보존등기, 압류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서울 00구 00동 12-3 대 300m' 및 위 같은 동 l2_4 대 400m'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9. 1. 20. 접수 제10101호로서 마친 동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9. 5. 20. 접수 제1234 

호로서 경료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관계의 요지 ] 
위 부동산은 소외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소외 B, 피고 등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오다가 원고가 최종 소유자로 되었다 그런데 등기공무원이 신등기부로 이기하면서 부동산 

표제부상의 표기를 착오 기재하여 동일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보존등기가 되었다. 

한편 00세무서장은 피고에 대한 국세채권으로 대위 보존등기 방법으로 등기부 용지를 달리하여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를 2중으로 경료하고 권리자 피고 국으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말소 및 지분소유권확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00군 00면 00리 산 50 전 1 ,190m'에 관하여 00지방법 

원 00지원 1982. 2. 11. 접수 제2454호로써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 중 385분의 63지분이 원고 양00의, 위 토지 중 385분의 138지분이 

원고 양00의, 위 토지 중 385분의 46지분이 원고 노00, 양00, 양00, 양00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국가가 임야대장에 사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되는지 여부 

국가가 임야대장에 사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그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 위 공고기간 

동안에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무주의 부동산이 아니라 사정명 

의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인 이상, 국가가 무주의 부동산을 국가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절차규정에 불과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국유재산 

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서울고법 1991.4.16. 선고 90나57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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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유권확인, 등기말소) 

1. 별지 제 1목록 (1)기재 부동산 중 622/2182지분 및 (2) 내지 (4), (6), (11) 내지 

(16), (18), (20), (22), (23)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김근일은 같은 목록 (1)기재 부동산 중 622/2182지분 및 (2) 내지 (4), (6)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81. 4. 14. 집수 제8707호로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같은 이부영은 같은 목록 (1)기재 부동산 중 622/2182지분에 관하여 위 지원 1984. 

1. 13. 접수 제815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2)내지 (4), (6)기재 각 부동산 

에 관하여 위 지원 같은 날 접수 제814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같은 이경주는 같은 목록 (1 1)내지 (13), (15), (18), (22), (2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78. 12. -22. 접수 제24193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같은 김호봉은 같은 목록 (1 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77. 4. 14. 접수 

제391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마) 같은 김봉수는 같은 목록 (1 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84. 5. 30. 접수 

제15193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바) 같은 정춘섭은 같은 목록 (1 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83. 3. 14. 접수 

제6186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사) 같은 신병석은 같은 목록 (1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79. 12. 24. 접수 

제2274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아) 같은 남일남은 같은 목록 (20)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82. 10. 12. 접수 

제23007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자) 같은 이재숙은 같은 목록 (2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원 1979. 12. 24. 접수 

제22746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 
의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 유무 

원고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 민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만법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큰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대 

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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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말소, 확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9. 

2. 21. 접수 제1010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O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64. 12. 

31. 접수 제6959호로 마친 소유권보촌등기 및 같은 목록 기재 제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 

소 1970. 12. 11. 접수 제864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시 점유태양의 승계 여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 

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 

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피상속인이 점유하여 관리 • 경작하던 토지 
를 상속받은 자가 매수 사실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점유해 온 사안에서, 그 토지에 

대하여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점, 피상속인을 수호인으로 한 위토인허가 된 경위, 

피상속인이 그 토지를 경작하여 그 소출로 제수를 마련하여 시제를 모셔온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 

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더 심리함이 없이 피상속인의 점유 및 

이를 승계한 상속인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원고에게, 경남 00군 00면 00리 258-1 전 5,058m'에 관하여, 피고 김00는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3. 7. 6. 접수 제29022호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정00은 같은 등기소 1993. 8. 14. 접수 제3523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일로 소급하 

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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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원고에게, 

피고 조00은 경기 00군 00면 00리 1200 답 6,684m'（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56,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를 위 같은 

곳 1200-1 답 3,382m'(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56, 57, 58, 59, 60, 6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부분)와 위 같은 곳 1200-2 답 3,302m?( 같은 도면 

표시 2, 61, 60, 59, 58, 57, 56,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부분)으로 분할한 위 같은 곳 1200-1 답 3,382m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 

기소 1986. 7. 15. 접수 제 15337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고. 피고 방00은 위 분할에 동의하고 위 같은 곳 1200—1 답 3,382m'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86. 9. 8. 접수 제 1857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 희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등기명의안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효력관계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 

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라도 그 해석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2 위 : 항에서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위 工항의 경우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측에게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사유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촌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아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 

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0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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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 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73. 

12. 13. 접수 제 11188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제 2, 4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6. 6. 29. 접수 제328호로 경료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65. 6. 28. 접수 제1006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6. 6. 29. 접수 제329호로 경료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65. 6. 28. 접수 제1006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유권확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이하 ‘제 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00농지 

개량조합은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73. 8. 3. 접수 제505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 

기의,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이하 계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소 1983. 6. 29. 접수 제441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제3기재 

토지(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소 1983. 6. 29. 

접수 제441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00군은 위 등기소 1984. 11. 28. 

접수 제78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이하 ‘제4토지’라 

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김0순은 위 등기소 1986. 10. 7. 접수 제9499호로 마친 

소유권보촌등기의, 피고 김O철은 위 등기소 1988. 2. 15. 접수 제1891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5 기재 토지(이하 계5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00 
농지개량조합은 위 등기소 1981. 9. 22. 접수 제577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제6 기재 토지(이하 제6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00농지개량조합 

은 위 등기소 1964. 12. 28. 접수 제307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제7 

기재 토지(이하 ‘제 7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등기소 1979. 4. 

23. 접수 제30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제 1, 2, 3, 4, 7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의 우열관계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치어진 경우, 먼저 이루어 

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촌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 

는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특별연고자에게 양여된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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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 유무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실효)에 의한 양여 당시 국유이던 토지에 

관하여 그 이후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이미 복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제3자로서는 전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승계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 
력 번복을 위한 입증 내용 및 그 정도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실효) 

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치어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 

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 실효) 

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11184 판결) 

O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 

1. 원고에게, 

(1) 피고 윤일병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00등기소 1990. 

11. 22. 접수 제31775호로 마친, 피고 윤이병은 같은 목록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11. 22. 접수 제 31775호로 마친, 피고 박일원은 같은 목록 3, 

4.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11. 9. 접수 제30463호로 마친, 피고 

이일형은 같은 목록 5.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2. 12. 9. 접수 제31956 

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2) 같은 목록 5. 가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000진흥공사는 같은 등기소 1995. 9. 

1. 접수 제 262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5. 12. 23. 접수 

제400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하일봉은 같은 등기소 1995. 12. 23. 

접수 제400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바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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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 
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 

362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 

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 

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 갑이 토지의 소유자 자격으로 농지개혁법에 따른 보상신청을 하였고 그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되었 

다는 사정만으로 구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 

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이 토지의 소유자 자격으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보상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그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봉 수 없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0036 판결 ) 


